
원인불명의 호~^H사고에서 발호~^I점이 공작물 내에 있다는 사 

실만으로 공작물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호}재가 발생 

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

- 대법원 2017.8.18. 선고 2017다218208 판결 (파기환송) 

따활웰흩매 

원고(보험시)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이 사건 아 

파트단지 내 건물(296세대) 및 부속설비， 가재도구， 집기비품 

에 관해 피보험자를 단지 내 각 세대 소유자로 하는 주택화재 

보험계약을 체결했다. 피고(보험샤)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

1001호의 세대주(A)와 피보험자를 A와 배우자(B). 동거친족 

및 미혼 자녀로 하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된 종 

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. 

-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는 B 소유(A의 아내)인바 

위 아파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 세대내부가 전소됐다. 이와 

함께 같은 동 1002호. 1102호. 1201호 등의 건물 및 가재도 

구 등이 소손되고 거주자들이 다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. 

원고는 이 사건 회-재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들에게 보 

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다. 원고는 

이 사건 화재가 위 배상책임담보의 피보험자인 B가 점유 및 

소유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B는 민법상 공작물의 점 

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이웃 세대 거주자 등에 발생한 손해를 

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. 이에 피해자들의 직접적청구 

권을 대위 행사해 피고에게 ‘직접 구상권’을 행사한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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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Guide 빅기억변호사의 핀터l펌섣: 

뚫흩뭘훌웰 

서울중앙지법 2017.2. 15. 선고 2016나'28599 판결 : 

원고청구인용 

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 내부에서 발 

생， 이웃으로 번진 것으로 내부 소실이 심해 최초 발화지점 및 

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. 

하지만 B가 1001호를 점유 및 소유하며 직접적 · 구체적으로 

지배， 관리하는 이상 이 사건 화재는 B가 위 1001호 내부의 

공작물에 관해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 

념상 갖추어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. 또한 이 화 

재는 B가 이러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 

로 추정했다. 따라서 B가 이 

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그 
11 

호 내부 공작물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기 

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.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

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 

는 보존상 하자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， 판결에 영향 

을미친잘못이 있다. 

멀뭘될훌잃 

1 01 λ댄의 쟁점은 크게 두 짜 먼저 원인불명의 화 
재사고에 대해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공작물책임 

을 지우기 위해서는 발화지점이 공작물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 

로 공작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

지 여부다. 또한 그로 인해 화 

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

한다고판시했다. 
문제는 원인불명의 호t재가 발생한 경묶 어 
느 공작물어/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혹언l 
하71 어럽다는 점에 있다 

재가 빌쟁하였다고 추정할 수 

있는지 여부이다. 

이에 대해 원심은 공작물 

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 |뭘i꽉랩lI뭔a뿔를1 

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 

된 ‘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

의 하자라함은그공작물자 

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 

공작물으/ 하자란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침 
01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
이므로 공작물은 특징돼야 한다 그랜 특 
정된 공작물어/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증 
명돼야한다 

을 직접적 · 구체적으로 지배， 

관리하는 이상 공작물에 대 

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 

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 

정된다는 입장이다. 반면， 대 

법원은 발화지점이 공작물 내 

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. i 
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

은 피해자에게 있다(대법원 1982. 8. 24. 선고 82다카348 판 

결 등 참조). 이러한 법리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 

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 

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 

호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

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한다. 또한 그에 대한 증 

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. 

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，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 

과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1001호 및 내 

부 공작물에 공작물로서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 

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. 

그럼에도 원심은 B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를 점유 

및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는 B가 위 100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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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작물의 하자 및 그로 인한 화재 발생 

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. 

2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은 공작물 점유빽임에 
관해 「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 

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

다」고규정하고있다. 

여기서 ‘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대법원이 

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

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하자 

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. 또한 이와 같은 

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 

T 



、

치 ·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 

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

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(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9다 

39548 판결 등 참조). 

x 문제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어느 공작물 
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. 

그렇기에 종래 공작물의 해}를 추정하는 사례도 있었다(대법 

원 1974. 11. 26. 선고 74다246 판결 등 참조). 

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한 것은 명확 

하다(구체적으로 어느 공작물에서 발화했는지는 미생. 이 사 

건 원심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 사건 아 

파트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었던 점에 착안 

해 이 사건 아파트 내부의 불특정 공작물에 어떠한 하자가 존 

재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. 

하지만 공작물의 하자란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 

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작물은 특정돼야 

한다. 그리고 특정된 공작물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증 

명돼야한다. 

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서는 어떤 공작물에 어떤 하자가 존 

재하는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지 발화지점이 아파트 내부 

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작물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로 

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(대법원 

2013. 5. 23. 선고 2013다1921 판결 등 참조). 

적어도 하자의 존재는 증명돼야 하고 인과관계도 인정돼야 

한다.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. 

4 원인불명의 화재샌라도 꽁작물 책임 과 임차인의 임 
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. 

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 

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변하려면 그 임차건 

물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 

증해야 한다(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2000다57351 판결 등 

참조) 이에 따라 사실상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변하기는 

매우어렵다. 

이러한 점에서 볼 때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은 

공작물 책임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의할 펼요가 있다.圖 

글- 박기억변호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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